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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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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and Active Aging in Germ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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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

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

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들어가며
독일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연령 

구조대로라면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7세 이상 인

구는 1990~2018년 사이에 약 1,040만 명에서 1,590만 명으로 늘었으며, 이미 54%의 증가

율을 기록했다. 67세 이상 인구는 2039년까지 500만~60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해 최소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60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2018년 기준 20~66세 생산가능인구는 5,180만 명이며, 203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1) 이 글은 저자가 영문으로 작성한 ‘Healthy and Active Aging in German Communities’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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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4,740만 명으로 현재보다 400만~6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다(Destatis, 2022).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 수 있도록(age in place)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를 바탕으

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담론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예상 결과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여

러 조치와 정책으로 이어졌다. 그 예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

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개입은 삶의 공간이 고령자뿐

만 아니라 고령화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찰에 기반을 둔다(Wahl & Gerstorf, 

2020). 주변 환경이 고령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고령자 또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고령자의 건강과 행복, 정체성, 자율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Oswald & Wahl, 2019; Wahl & Gerstorf, 2020; Wanka & Niedoba, in press). 이러한 

배경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법이 있다. 반카와 니에도바(Wanka & Niedoba, in press)는 세 가지 지역사회 접근법, 즉 고

령 친화 도시, 스마트 도시, 치매 친화 도시를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통합사회계획(integrated social planning)을 강조한다. 통합사회계획 접근법에서는 지

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인구 대표들의 학제 간, 협력적 협업을 통해 인구통

계학적 변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요 국가 목표 및 지침을 소개하고, 

협력적 통합사회계획(cooperative integrated social planning)의 역사적 유래를 간략히 설명한 후, 동네
(neighborhoods/Quartiere)라고 하는 지역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연방 목표 및 지침
2012년 국가 차원의 인구통계학적 전략으로 도입된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Every age counts)’ 

캠페인은 2015년 ‘전 세대의 부와 삶의 질 향상(More w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all generations)’ 캠페인으

로 발전했다(Bundesregierung, 2017). 해당 전략에는 네 가지 행동 영역인 경제 성장 잠재

력 강화, 사회적 결속 증진, 지역의 평등한 생활 여건 촉진, 정부 실행력을 위한 건전한 재정 

보장이 포함된다.

인구통계학적 전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소위 ‘돌봄 공동체(caring 

communities)’라는 것이 있다(Siebte Altenberichtskommission, 2016). 독일의 고령 친화 지

역사회에 대한 논의에서는 먼저 건축 환경(예: 보도 연석의 높이 조절)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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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고, 다음으로 사회 및 건강 관련 측면을 고려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는 문서는 『제7차 연방정부 노년층 보고서(Seventh Elderl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이다. 보고서

에서는 ‘돌봄 및 돌봄 업무 설계’(Siebte Altenberichtskommission, 2016, p. 194)를 촉구

하고, 돌봄 공동체 지침의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s of subsidiarity)과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제시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지역 수준에서나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충성은 이

해 당사자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료 행정을 줄임으로써 국

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과학연구 개념인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

합(welfare mix)은 복지국가 외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복지 생산자들, 즉 시장(기업), 자

원봉사 부문(자선단체, 비영리),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

탕으로 가능한 한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계획 대상 집단

에 국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와 지자체의 책임: 통합사회계획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도시사회계획(urban social planning)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이다. 이는 사

회 사업의 구상과 실행에 시민, 지역복지협회 대표자, 행정 및 정치 관계자를 동등하게 참여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osenkranz, 2011). 통합사회계획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

반까지 독일에서 시행된 노인돌봄계획(geriatric care planning)에 기원을 두고 있다. 노인돌봄계획은 

지자체 당국의 연령별 인프라 특화 행정계획(공공행정)에 중점을 두었다(Schubert, 2019). 

이 시기는 절차 수립의 계층적 관리와 지자체 관료 체계의 독점을 특징으로 한다.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신공공 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소위 노인계

획(geriatric planning)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공공 관리는 슈베르트가 ‘관리 논리(management logic)’로 

설명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지자체가 비용 관리와 성과 평가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용-성과 회계, 관리, 예산 책정 등의 비즈니스 관리 

전략 및 도구가 지자체 관리에 점차 도입되었다(Schubert, 2019). 이와 같은 조치는 복지협

회 같은 노인 돌봄 분야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공공행정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지자체의 계약자(대리인)이다. 이들의 임무는 이용 가능한 자원

을 사용하여 공공행정 업무를 계약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본인(principal)’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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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초로 문서화 및 보고 시스템을 수립했다. 이 관계를 본인-대

리인(principal-agent) 관계라고도 한다(Preisendörfer, 2005).

노인돌봄계획과 달리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계획에서는 책임 영역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

자체 계획은 점차 도시개발계획뿐만 아니라 교육 및 보건 분야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Blaumeiser, Blunck, Klie, Pfundstein, & Wappelshammer, 2002). 이러한 변화

는 1994년 사회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더 강화되었으며, 요양시설이 현재의 장기요양

보험기금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자체계획의 책임에서 노인 돌봄이 상당 부분 배제

되었다. 이 같은 변화의 목표는 요양서비스 제공 업체 간 경쟁을 강화하여 자율 규제, 질 높은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VSOP/Verein für Sozialplanung, 2015).

이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새롭게 포함되었다(Rohden 

& Villard, 2010).

1. 지역사회 개발 계획

2. 요양시설의 지역 수요 계획 및 네트워킹

3. 사회생활에서의 자립심과 참여를 지원하는 고령자 지원 조항(old age assistance paragraph)의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여러 조치와 서비스 수립

그러나 고령자 지원 조항은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고령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지 않으며, 대신 이 영역에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Rohden & Villard, 2010). 이러한 조치는 예방적 성격일 수 있으며, 고령자의 자원과 구체

적인 생활 여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개별 연방 주들이 최신 의료법을 도입한 후에야 지자

체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Schubert, 2019).

「제3차 요양강화법(Third Care Strengthening Act, PSG III)」 도입과 더불어 돌봄 인프라와 관련한 지자

체의 관리 역량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 돌봄 상담,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

리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돌봄 조언 등의 자문 서비스와 적합한 주택 공급이 포함된다

(Kricheldorff & Oswald, 2015). 지역의 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연방 주에 의해 

돌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3차 요양강화법」에 따라 요양보험기금이 지원된다. 돌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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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양 문제를 다루고 이에 따른 권고안을 작성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기금은 지역 구조 개

선을 고려해야 한다(Schubert, 2019).

위에서 설명한 법률 조정안의 결과, 사회계획은 점점 더 전략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서비스 범위와 성과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요를 기반으로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고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여러 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

계획은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계획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포함한다. 주택, 교통, 도시 개발 등

의 다른 계획 영역이 점차 사회계획에 통합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

이 사회적 과제의 계획과 관리는 더 이상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과업이 아니다. 

이른바 공공 거버넌스에서는 사회서비스 설계를 위한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 유권

자, 기업, 협회, 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계획 수립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거버넌스에서의 서비스 공동 생산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 통합

사회계획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혜택에 초점을 맞춘다(Beck, 2012).

과거의 노인돌봄계획이나 노인계획과 달리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노인 돌봄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Rosenkranz, 2011). 지자체의 업무에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자기 결정권 및 사회, 정치, 문화 참여 증진이 포함된다(Kruse, 2019). 지자체가 이러한 목

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활 여건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젊고 활동적인 고

령자와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자의 수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건

강, 돌봄, 스포츠, 문화, 주택, 도시 계획 등 가능한 한 많은 영역을 서비스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밖에 경제와 노동시장 또한 고령화 사회의 사회계획에서 고려해야 한다

(Schubert, 2019).

4. 지자체 활동 지역으로서의 동네
독일의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에서는 ‘레벤스라움(Lebensräume, 삶의 공간)’과 ‘콰티에(Quartiere, 동네)’

라는 용어가 자주 논의된다. 삶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장소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공존이 발생하는 물리적 구조(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며,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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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lfahrtspflege[BAGFW], 2015).

• 경험과 행동을 위한 공간

• 참여와 돌봄을 위한 공간

• 정치적･행정적 공간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 영향, 활동, 공간 기준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을 경험한다. 따

라서 삶의 공간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유지하는 장소이다(BAGFW, 

2015). 참여 및 돌봄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공간은 교육, 문화, 직업, 스포츠, 사회서비스가 제

공되는 사회문화적 틀이며, 이러한 공간은 사회적 참여, 정치적 결정, 수요 중심의 관리를 통

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공간은 사람들이 동네, 학교, 대중을 위한 활동이

나 집단에서 자신의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가족을 위해 이러한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

다(BAGFW, 2015). 정치적･행정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공간은 거주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의해 정의되고 공공행정에 따라 명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을 세분화하면 명

확하게 정의된 지역과 여러 인프라의 특정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존재하기 때문

에 제도적 계획 수립과 관리가 단순해질 수 있다. 도시 안의 전체 관할 지역, 마을, 개별 동네 

등이 정치적･행정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지역이 될 수 있다(BAGFW, 2015).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 용어는 자신의 집 주

변 공간과 이러한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동네의 경계가 반드시 거리 이

름이나 기타 공식적인 경계일 필요는 없다(Schnur, 2008). 그러나 녹지 공간, 폐쇄된 철도, 

주요 도로 같은 지리적 상황에 따라 동네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류는 매

우 주관적이므로 거주자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역에 대해 묻는 것

이 유용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이 동네의 일부로 포함되는지는 주로 해당 지역의 거주자와 거

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각자의 삶의 상황, 주기, 양식, 가치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동네 자체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마다 다른 견해

를 지닐 수 있다(Schnur, 2008).

농촌 지역은 상호 연결된 인프라의 크기로 인해 개별 동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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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그러나 농촌이야말로 도시화 진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지역사회 

주택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다(Wonneberger, 2018). 이를 통해 무너져 가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삶을 위한 동네 지원과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 모든 지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다세대를 고려한 프로젝트를 구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Gründer, 2022).

특히 도시 기반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동네를 개발할 때에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고

려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는 수 세대에 걸쳐 지역 인프라 형성에 기여한 이민자 인구가 있다. 

1950~1960년대에 독일로 이주한 최초의 초청 노동자들은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었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평생 힘든 육체노동을 한 경우가 많기에 현재 다른 인구 집단에서는 일반적

이지 않은 여러 의학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 인구 집단은 빈곤 위험은 높은 반면 평

균적으로 정규 교육 수준은 낮기 때문에 정치 및 사회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이 집단만이 지니고 있는 특정 수요 또한 동네 프로젝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및 참여의 불평등은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Dubois, 

Quentin, Mack, Böttcher, & Theege, 2022).

동네 개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디지털화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장치를 활용

하여 동네의 여가 활동과 통신을 지원하거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점점 더 많이 개발되어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Schelisch & Spellerberg, 2017).

5. 나가며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현재 ‘동네’라는 해결책이 부상하고 있다. 이

는 특히 생활 환경에 크게 의지하는 고령자를 고려한 해결책이다. 동네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사회 제도 안에서 사회적 교류와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동네는 

고령자에게 미래 지향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수

요 평가 초기 단계부터 개념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공간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범부처 다분야 간(cross-sectional)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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